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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

관리번호 28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: 해당없음 ○   도움필요( 제도 ○  재정 ● 권한 ○ )

신규여부 신  규 ○   계  속 ●
총사업비
(백만원)

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

완료시기 임기 내 ●   임기 후 ○ 5,181 200 140 4,841 -

사업기간 단기 ○  중기 ●  장기 ○ 추진상황 사업 추진 중

예산구분 예산 ●   비예산 ○ 사업주체 국가 ○   전라북도 ○  무주군 ●

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(2810) / 농정기획팀장 강명관(2811) / 담당자 박우진(2814)

□ 현황 및 목표 

○ 지원 근거 :
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20조, 제21조 등

- 「무주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7조

○ 외국인 계절근로자 누계인원 : 210명

- 공공형 78명(MOU)

- 농가형 132명(MOU 23명, 결혼이민자 가족 102명, 국내체류자 7명)

○ 정책 목표 : 농번기의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

로자 공급을 확대(100농가, 350명)하고, 공공형 중식 재료비 및 손

실보상 인건비(근로자 1인당 중식 재료비 5천원, 손실보상 인건비 

10만원ㆍ7회 지원)를 지원하여 농가 이용료 부담 경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~ 계속

○ 총사업비 : 3,695백만원

○ 사 업 량 : 5개 사업(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외 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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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내    용 

-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공급 : 100농가 350명

-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

- 공공형 중식 재료비 및 손실보상 인건비 : 중식 재료비 5천원/일 

및 손실보상 인건비 최대 7회 지원

  ※ 입국 이후 절차와 출국 준비, 장마철 등으로 인해 근로 가능일수 부족

-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을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역 거점 

숙소 확대 : 2개소(무풍, 안성) → 3개소(무주, 무풍, 안성)

□ 연도별 투자계획 (추계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합계 기투자
임기 내

2027 ~
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

총 계 3,978 283 3,695 631 776 776 776 776 -

국 비 160 - 160 0 40 40 40 40 -

도 비 269 - 269 29 60 60 60 60 -

군 비 3,549 283 3,266 602 666 666 666 666 -

기 타 0 - 0 - 10 10 10 10 -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명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

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역 거점 숙소 확대 개소 3 2 2 3

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명 100 55 60 70 80 100

농가형 계절근로 도입 명 250 100 150 175 200 250

연도별 이행률 목표 (%) 45 60 70 80 100

□ 추진계획

○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운영실태 점검  ....................... 2022. 07.~

○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........ 2022. 07.~



- 111 -

□ 연차별 ․ 분기별 추진 일정

세부 추진사항
2022 2023 2024 2025 2026

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

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

그램 도입 신청 및 배정 

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

□ 추진실적

○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63농가ㆍ329명 ................... 2022. 03. 03.

○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022. 06. 01.~

○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19농가ㆍ50명 .................... 2022. 06. 21.

○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87농가ㆍ321명 ...... 2022. 12. 15.

□ 기대효과

○ 농번기 필요인력 확보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적기영농 추진

○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

농업 경쟁력 강화

○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 및 고령 농업인에 

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한 인력공급으로 일손부족 해소


